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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종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인정률 내지 구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

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분배・전환 논의를 중심으

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

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동법

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법규의 구조가 “부정문의 형식”을 취

하고 있음에 착안하면 부당해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

법원 판례법리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

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존재와 부당노

동행위의 성립은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라는 개별적 근

로관계의 규율 법리가 집단적 자치(Collective laissez-faire)를 통해 노동3권을 구체

적으로 실현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에 우위성을 가질 수도 없고,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오・남용
가능성도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부당노동행위 구

제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

모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속・간명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도 보다 유연
하고 탄력적・현실정합적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노사분쟁에서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법의 해석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법 및 노조법 개정방안이 적극적

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과제로서 노동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전문적 절차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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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우리 노동관계법제는 노사관계상 발생하는 각종 갈등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독립적 행정기구인 각급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노사간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서비스 등 종래 집단적 노사관계상 발생하

는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소하기 위한 전통적인 노동위원회제도의 조

정기능에 부가된 심판기능의 영역이라고 하겠으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노

동위원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본래적인 노동쟁의조정의 역할・기능 보다 노

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좀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시 그 인정률 내지 구제율(인정

률 + 화해율)의 비중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상황1)에 대한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계의 강한 불만과 함께 우리나라 노

동위원회제도가 그 존재 의미적 측면에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

고 있다는 회의론(노동법학계)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노동위

원회제도 도입의 본질(노사관계 행정의 객관성・신뢰성 제고)과 사회적 기대

(눈높이)의 부조화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2) 결국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장애요

1)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의 인정률 및 구제율에 비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구제율은
그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 분
부당해고 등 사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 화해율 인정률 화해율

2019년 33.5% 29.3% 26.6% 7.4%

2020년 33.98% 28.8% 11.60% 8.8%

2021년 35.82% 28.6% 12.01% 7.4%

2022년 33.51% 30.8% 15.94% 9.3%

2023년 31.91% 32.4% 15.79% 9.1%

2)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각급 노동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병합” 처리되고 있는 사건이 절대적인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사건 해결의 중심이 “부당해고 구제”를 중심으로 처

리・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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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병합하는 사건의 경우에 그 인정률이 극히 저조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노사관계의 안정 내지 바람직한 노사관계로의

회복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정합적(現實整合的)인 구제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초 국회의장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

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규정3)의 신설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4)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역

시 노동위원회법 및 노조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종래 지적된 위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동

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최근

대통령의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노동법원 도입론”에 따

른 논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

청 사건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수치(통계)에 의한 착시현

상”5)의 극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정법 조항의 미비(未備)에서부터 그나마 현재

존재하는 실정법령에 대한 해석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는 새로

운 접근방법6)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3) 유사한 입법 선례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법 제9조 제4항, 파

견근로자 보호법 제21조 제3항 등이 있다.

4)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2조 제2항 “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

을 추진하여 법률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부당노동행

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2022. 6. 14.) 참조).

5) 노동계 등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의 높은 인정률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해 보이는(불만족스러운) 현상

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6) 예를 들어, “입증책임 분배 내지 전환” 또는 형사처벌제도의 본질적 전환의 문제 및 노동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의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부
당노동행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 노동위원회 직권조

사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안) , 2019.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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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법해석론의 전개를 비롯하여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을 병행하는 접근방법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논의의 쟁점을 부당노동행위 인정

률(구제율)의 제고를 위한 법리적 분석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라는 두가지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와 관련된 문제상황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리

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학계 및 판례법리상 접근방법을 살펴본 후,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법해석론 및 입법정책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기법(ADR)”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7)

Ⅱ.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구제율)의 제고를 위한 법리적 분석

1. 상황분석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 내지

구제율(인정률 + 화해율)의 비중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오

래된 문제점이지만,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단독 사건의 인정률

에 비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병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인정률(구

제율)의 비중이 더욱 낮다는 점이다. 즉, 최근 3개년도를 비교해 볼 때, 부당노

동행위・부당해고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5.82%(2021
년) → 33.51%(2022년) → 31.91%(2023년)로 집계된 부당해고 등 사건의 인정률과

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12.01%(2021년) → 15.94%(2022년) → 15.79%(2023년)

로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단독사건의 인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절반 수준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7) 이 논문은 필자가 2024년 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연구포럼 발표자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서의 조정기능 활용방안 검토(2024. 8. 8.)”를 대폭 수정, 보완하여 완

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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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건, %)

※ 화해비율 = 화해 건수/권리구제 건수

이처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사건의 인정률(구제율)의 비중이 부당

노동행위 단독 사건의 인정률에 비해서 더욱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①부당해

고 등 사안에 치중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심문이 집중되는 경향, ②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명제에 따른 면밀한 조사의 한계,

③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책임이라는 형식논리와 절차에 대한 집착,

④심판위원회의 관대화 경향8) 등으로 분석9)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⑤부

당해고 등과 관련된 분쟁이 노동조합원 내지 노조활동가와 연계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병행하려는 노동계의 관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추정10)과 함께, ⑥사용자측의 인사관리기법 내지 각종 노조활동에

대응하는 수단・전략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 등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간 화해로 사건이 종결처리된 경우를 보면 그 비율(권리구제에서

화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당노동행

8)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겠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불인정) 판정했음에

도 불구하고, 핵심 노동조합원 내지 노조간부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무효화(부당해고 등

인정) 함으로써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결과와 크게 상이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

킬 것으로 판단(기대)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9) 박진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 사건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용률 제고 방안”, 중앙

노동위원회 연구포럼 발표자료(2024. 11. 7.), 2면 참조.

10) 아울러 노동조합의 위상과 관련하여 핵심 노조활동가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단순히 부당해고 등 사건으로 한정하여 대응할 수 없다는 노사관계적 지형도 작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병합유형
처리
건수

인정 기각 각하 화해 취하 인정률 화해율
화해
비율

권리
구제율

2021년
해고 129 5 86 1 14 23 5.4 10.9 73.7 17.9

징계 등 378 13 239 18 30 78 4.8 7.9 69.8 14.3

2022년
해고 139 7 93 5 12 22 6.7 8.6 63.2 16.2

징계 등 284 15 186 8 24 51 7.2 8.5 61.5 16.7

2023년
해고 122 9 80 3 10 20 9.8 8.2 52.6 18.6

징계 등 272 21 184 3 30 34 10.1 11.0 58.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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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독사건의 화해비율 보다는 확연히 높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화

해비율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건의 처

리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단위: 건, %)

※ 권리구제율 = 권리구제 건수/(처리 건수 – 취하 건수)
화해비율 = 화해 건수/권리구제 건수
권리구제 건수 = 인정 건수 + 화해 건수

2.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분석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절차, 특히 입

증책임12)의 부담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13),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일반 법규인 노동

11) 다만,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서서 화해로 종결처리되는 비중이 병합사건의 경우에만 상대

적으로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심판사건을 판정하는 공익위원을

비롯하여 조사관들도 부노・부해 병합사건의 화해 종결처리에 좀 더 신중을 기울이는 노

력의 결과로 추정된다.

12)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이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요

건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진위불명 ≒ 입증불능)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위험”으로 이해되고 있다.

13) 노조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명시하고(제1

항), 그 제척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제2항). 제83조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심문(제1항), 심문시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증인의 출석・질문(제2항), 심문시
관계 당사자에 대한 증거 제출,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 부여(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4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판정・명령 및 결정의 서면 작성 및 당사자에게 교부(제2항), 관계 당사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 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권리구제율 권리구제 화해 화해비율 권리구제율 권리구제 화해 화해비율

2019년 64.2 5,352 3,846 71.9 33.8 288 83 28.8

2020년 63.4 5,534 3,892 70.3 22.3 188 102 54.3

2021년 63.2 5,256 3,544 67.4 20.9 166 80 48.2

2022년 64.0 5,640 4,044 71.7 26.1 158 73 46.2

2023년 62.8 7,343 5,237 71.3 25.8 163 7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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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법의 각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법리 및 주류 학설에 기초하

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심문・판정에 관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인용률(구제율)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는 입증책임의 부담・분배 문제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자.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소송)은 사인(私人)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상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

툼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의 부담 및 분배

에 대해서는 일반적 해석론인 “법규분류설” 또는 “사실분류설”에 따라, 부당노

동행위의 요건사실(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근로자의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은 그것을 주장하는 근

로자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설 및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함으로써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고,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해고 등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

명책임을 구분하여, 사실로서 발생한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상태)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해고의 정당

성(해고의 실체적 정당사유 및 신의칙상 절차적 정의 등)에 대한 증명은 사용

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4)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의 판례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 즉, 근로자(노조원) 또는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5)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

소로 파악하지만,16) 그 구체적인 내심의 의사의 존재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외형적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부당노동행

위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되,17) 그 수준은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적

14) 입증책임(증명책임)의 개념, 분배, 전환 및 완화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시윤, 신 민

사소송법(제16판) , 박영사, 2023, 541∼559면 참조.

1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1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1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

원 1995. 4. 28. 선고, 94누115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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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목적・동기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
그러나 상당수 노동분쟁에서 인사・노무관리 내지 노사관계의 자료・증거

등은 사용자측에서 오랜기간 관리・확보・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렵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직권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측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기는 어렵고, 결국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행위 구제제도의 신뢰성・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

다.19) 또한 이러한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

용률(구제율)이 여타 심판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면서, 구제제도의

이용률 자체까지 낮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종래 노동법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용자의 내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사용자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

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노조활동과 무관하다

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노동관계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

나 노동조합으로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당

사자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 일반에 관한 증명책임의 원리를 노동3권 보장

질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집단적 노

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점,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부

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및 증명책임 분배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배분적 정의)

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1) 반면 이

러한 주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의 전환・경감의 문제는 구제제도

와 연계된 형사처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검사의 증명책임을 피고인인 사용자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22)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구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1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38 판결 등 참조.

19) 김보경,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44

∼45면 참조.

20) 박진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 사건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용률 제고 방안”, 중앙

노동위원회 연구포럼 발표자료(2024. 11. 7.), 14면 참조.

21) 김소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와 입증구조”, 노동법논총(제22집) , 한국비교노동법학

회, 2011, 109∼110, 114면 참조.

22) 정혜원,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제재를 둘러싼 쟁점”, 사법(제65호) , 사법

발전재단, 2023, 681∼682면 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무기  285

는 우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나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접근방법으로 입증책임의 부담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와 통설이

취하고 있는 “법률요건분류설”이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종래 판례법리에서 부당해고 사건의 경

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입증책

임의 전환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바

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 ∼ 할

수 없다”라는 부정문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법률행위(일방적 의사

표시)는 강행법규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고, 따라서 근로자는

“실정법상 금지된 해고가 감행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증명함으로써 그가 부담

해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의

반대해석에 따른 유일한 예외로서,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인 “해고의

정당성”을 반증해야만 강행법규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구조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역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4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부정문”

형식의 강행법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노동조합)은 자신(조합원)이 “해

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였다”라는 사실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다”라는 사실 및 이로 인해 정황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며, 그에 대응하여 불이익한 인사조

치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강

행법규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형사처벌과 연계되는 측면과 관련하여 종래부터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법학계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인(私人) 사이의 노동력 활용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에서

의 정의 실현 및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과 형사처벌제

도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23)

23) 예를 들어 근로자의 특정 비위행위가 형사상으로도 문제되는 경우에, 경찰・검찰이 무혐

의처분(증거 불충분)을 결정・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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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형사소추 과정에서 검사가 담당하게 될 입증책임을 노동위원회가 유

사하게 부담한다”라는 접근방식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부정적인 입장

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증명의 수준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과실 내지 목적・동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위의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불이익취급 원인 경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기준

다음으로 가장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병합하

여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이취급의 정당사유가

공존・경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설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긍정설(조건

설 또는 인과관계설)”,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정설(정당화 사유설)”, “결정적

이유설(결정적 원인(동기)설)” 및 “상당인과관계설” 등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

다. 종래 우리 노동법학계에서의 통설적인 입장은 상당인과관계설인 것으로 이

해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

한 비위 등 해고의 정당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저지・방해하려는 사용자

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가 확인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판례에서는 종래 결정적 이유(원인・동기)설의
입장이 주류인 것으로 이해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정설

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즉, 구체적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

인지의 여부는” 등으로 설시함으로써 이른바 “결정적 원인설”에 따르는 것으

로 이해되지만,24)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4)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법원 1989. 5. 23. 선꼬, 88누4508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대법원 1991. 4. 28. 선고, 90누

768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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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

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

다”라고 설시하거나,2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

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

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

분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

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섯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함으로써26)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정설”을 따르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7)

이에 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

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

실 또는 형식(명분)을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해고를 부당노동행

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 목

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방법상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의 행사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될 수는 없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우위

를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법규범 상

호간에 우열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는 타당하다는 것이다.28)

그러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

립을 부정하는 주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게 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25)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26)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7)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 도서출판 오래, 2019, 732∼734면 참조.
28) 박진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 사건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용률 제고 방안”, 중앙

노동위원회 연구포럼 발표자료(2024. 11. 7.), 28∼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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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법규범 상호간에 우열을 부

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는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 즉,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대해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

서 국가가 입법・행정을 통해 직접 개입・수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을 설정・강행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형성한 단결체

를 통해 사용자와 각종 쟁점을 협상・타결하는 집단적 자치(Collective laissez-faire)
로써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을 보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그 규율의 대

상・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

한다는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개별적 근로관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개

별적 근로관계의 발전이 역사적・논리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활동의 축적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오는 “대승적 상호 보완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이해

함이 타당할 것이다.29)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처분 권한을 부당하게 제

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방편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오・남용되어서도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노동3권을 침해한 불합리한 사용자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조건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 역시 타당한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30)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그 입법 목적을 벗어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신에게 과해지는 정당한 처분에 대한 방어막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악용하

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우려는 그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종종 인용되고 있는 “권리

남용금지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충분히 예방・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노

29) 김유성, 노동법Ⅱ , 법문사, 1996, 1∼2면;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 로
스쿨 노동법(제4판) , 도서출판 오래, 2019, 275∼276면; 이철수, 노동법 , 현암사, 2023, 5

∼6면 각 참조.

3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에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징계해고가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

고 판시한 것이라든지,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

계절차 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

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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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

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추가 임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갑을오토텍(주) 사건 판

례31)와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사이의 우선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

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

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추가 임금지급 청구가 경영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

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는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시

영운수(주) 사건 판례32)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 고용안정(보장) 조항의 해석

에 있어서 노조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한 합의・동의권의 포기・남용 여부와

관련된 다수의 대법원 판결례33) 및 노동조합의 전임운용권 행사에 따른 전임

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법

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김포축산업협동조합

사건 판례34) 등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및 내용 분석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

면, 제2조(노동위원회의 소속) 제2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면서,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1항에

서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3항에서는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며,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31) 대법원ﾠ2013. 12. 18.ﾠ선고,ﾠ2012다89399ﾠ전원합의체 판결
32) 대법원ﾠ2019. 2. 14.ﾠ선고,ﾠ2015다217287ﾠ판결
33) 예를 들어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대림자동차공업사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한국조폐공사사건);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주)데이콤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알리안츠생명보험(주)사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사건) 등

각 참조.

3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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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에서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노조법상 관련 조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함께

정리・요약하면,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 판정・구제명령・결정의 “행정처분”

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특징 내지 장점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유연성・기능성의 적극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또는 “결정”과 대비되는 “화해” 제도

의 긍정적 기능(분쟁해결의 실효성)과 함께 그 제도적 한계(시간적・구조적 제
약)를 재인식함으로써, 화해의 성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및 제3자(전문

가)의 조력・지원의 필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종래 노동법학계의 통설은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행정위원회(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지만, 사실상 법원(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35)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결정(구제명령)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

의 구분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먼저 “구분하는 견해(구분론)”

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심판업무)도 행정명령의 하나에 불과한 것

으로 이해됨으로써(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참

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종

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6) 이에 반해 “유사

성을 인정하는 견해(유사성 인정론)”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는 신청인의

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조사관의 조사 및 심판위원의 심문, 판정 등을 통하여

구제명령, 기각, 각하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며, 단순히 어떤 분쟁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사법작용”

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35) 자세한 내용은 임종률, 노동법(제20판) , 박영사, 2020, 315∼321면; 김형배, 노동법(제26

판) , 박영사, 2018, 1330∼1336면 각 참조.

36)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노동법학(제29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9. 3.,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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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절

차와 판단과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에서의 심판은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이해한다.37) 이에 반해 “권리중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권리중재적 측면 고려론)”에서는 노동분쟁에서의 심판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상 요건이 정당성・부당성 등 다소 추상적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실질적・구체적・종합적 고려가 더욱 강조되고 있

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심판의 성격은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일반
민사재판과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권리

중재로서의 측면”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38)

이상 학계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역시 노사

간에 발생한 분쟁을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사

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아울

러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선택지를 노동분쟁의 당사자인 노사 양측에게 맡김으

로써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우리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과 일맥상

통하는 측면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

지의 문제와 관련된 판결례를 정리하면, 먼저 헌법재판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를 통한 신속・간명하고 경제적・탄력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39) 대

법원에서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따라 부당노

동행위 구제의 방법・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동위원

회의 전문성 및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40) 다만, 행정법규의

37) 박진환,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운영시 유의사항”,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

크숍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2023. 6. 9., 96∼97면 참조.

38) 김 훈・김태기・김동배・김홍영・김주일・김학린,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

선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9, 80면 참조.

39)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건)에서는 “부

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

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민사재판절차는 소송의 번잡성, 비신속성, 탄력

성의 결여, 과다한 비용의 필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신

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간명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0) 대법원ﾠ2010. 3. 25.ﾠ선고,ﾠ2007두8881ﾠ판결(현대중공업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는바, 사용자

의 지배・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
상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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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해석・적용 및 행정처분의 지나친 확대・유추 해석을 경계하는 주문

역시 잊지 않고 있다.41)

이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례법리를 정리하면 먼저, 행정기

관 및 행정작용(기능)으로서의 특징 내지 장점(신속성, 간명함, 경제성, 탄력성

등)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과

개별 사건에 따른 다양하고 실효적인 구제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

다. 다만, 근거 법령의 엄격한 해석(확대・유추 해석 금지), 적용 및 노동관계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고려・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활용방안

먼저,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작업으로서

각급 노동위원회를 찾고 있는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분석하면,

종래 우리 산업사회에서 존재하던 “관주도적 사회”42)의 특성이 잔재(殘在)하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법 제8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
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취지

에서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후 원고 회사
에 대하여 발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

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41) 대법원ﾠ2022. 7. 14.ﾠ선고,ﾠ2020두54852ﾠ판결(육군 사단간부이발소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

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

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 제111조).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42) 각급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무구조가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의 사기업에서까지 그대로 준용하는 사례를 그 예

로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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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운데 공권력(노동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존성이 혼재(混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분쟁의 해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각종 구제신청

건수에 비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당사자의 요구 역시 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노동위원

회를 통한 “화해적 해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사 모두의 일정한 편

견(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43) 아울러 최근 우리 사

회 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법화(司法化, Legalization)”44) 경향에 따라 노

동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법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즉, 노사 모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의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내지

법원 등의 유권해석기관을 통한 “제3자의 판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견해)을 신뢰・경청해
줄 수 있는 노동분쟁 해결사(안내자)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

재 산업사회에서 존재하는 노동운동 내지 노동조합 자체의 위기로서 “근로자

대표성의 저하”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라 점차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약자(취

약계층)”와 “한계(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신속성, 경제성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서의 “착안점”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적 노동분쟁 해결기법(ADR)의 덕목은 “경청(傾聽)”의 중요성이다. 즉, 노동분

쟁 상황이 갖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분쟁 당사자

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노동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분쟁조정인은 노동분쟁의 양측 당사자들에게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어

야 하고, 그 스스로도 경청 및 이를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43) 노사 당사자 일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노사 모두에게 일정한 수

준의 양보・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화해제도”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44) “전체적으로 국가기능이 비대해짐에 따라 종래에는 사회나 경제에 맡겨져 있던 영역에까

지 국가 ≒ 법이 개입하는 것” 또는 “이 밖에도 법 그 자체가 더욱더 세분화・정밀화되어
인간의 사회・경제 생활을 그물망같이 지배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노동법의 기초구조 , 박영사, 2016, 3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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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신뢰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노동관계 법률 지식・정보”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노동분쟁의 사전 예방 및 이미 발생한 노동분쟁의 해결 가능성

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급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법리적 쟁점의

시험대” 내지 “판례법리의 전달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바람직

한(신뢰할 수 있는) 노동분쟁 해결자로서 자리잡아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객관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제3자”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

다. 현재 일부 의심받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의 노동문제 전문가집단(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인 제3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입장(시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균형추”
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5)

이상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기능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면 먼저, 각종 노동분쟁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한 “조사관 현장조사”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필수절차”로 확립할 필요가 크다. 즉,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경청함으로써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

사갈등의 실효적 해결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사건 전담조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판사건의 배정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처리시간을 연장(최소 2

시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일에는 여타 사건의 배정을 제한・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노동관계 법령・판례 정보의 구축 및 보급이 요구되

고 있다. 즉, 노사관계의 산업현장 내지 노동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고 체

계적인 노동관계 지식・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46) 특히 부당노동행위 관

련 분쟁에 대한 판정(구제명령)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확립된 판례법리 및

학계의 통설에 기초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결정(명령)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법리적 쟁점에

45) 노동분쟁 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에 관한 기본개념 및 접근방법 등에 대하여 자

세한 내용은 김태기・김학린・서광범・윤광희・이 정, ADR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박
영사, 2024, 68∼111면; 김태기・김용목・김학린・서광범・윤광희・이준호・이 정・최영
우, ADR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심화편) , 박영사, 2024, 62∼103면 각 참조.

46)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해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산업사회 일부의 오해・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작업의 필요성도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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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치열한 논쟁・학습(전원회의 등)을 통해 법원(사법기구)에 버금가는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집단(기

구)47)을 조성・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

위 사건과 관련된 상담・자문 기능 및 필요시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승인)하는 전문가

양성(수련) 과정의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경영계의 적극적인 동참・교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그 활

동・성과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보다 나은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활용하

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으

로 가장 먼저 상정할 수 있는 대안은 서두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적 접근방법 즉,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명문의 노동

관계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입증방

식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한가지 방안으로 일본

노동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량관찰방식”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일정한 격차

가 존재하는 것과 사용자의 차별의사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 격차가 사용자의

차별적 사정(査定)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자측에서 그 격차가

근로자의 능력・업적의 차이나 비위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인 적용 사례로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965 판결48)을 소개하고

47) 예를 들어 노동전문 변호사 내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노동분쟁조정협회”,

“노동ADR협회” 등의 기구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8) 재판부는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

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

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

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

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

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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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1) 동일・유사한 조건에 있는 비조합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들만 해고한 사실과, 2)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차별) 의사가 입증되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차별)이 아니라 정당

한 인사고과에 의해 합리적인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

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9)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견

해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대량관찰방식 역시 “비교 대상인 양 집단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사용자의 수중에 있고 이를 제출

토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수단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50)

한편 앞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

회의 심판기능에 화해・조정 등 집단적 노동쟁의 조정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

는 다양한 분쟁해결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러한 접근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래 노동관계상 분쟁을 이른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엄격하게 2분화하고,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더 나아가 노동쟁의 조정(중재) 서비스의 대

상사항 포함 여부 등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운용에서 철저하게 견지하였던 종

래 일부 노동법학계의 입장 및 노동행정 실무에서의 관행을 수정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

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음을 근거

로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범위 및 노동쟁의 조

정(調整)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구조를 극복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절차로 다양한 분

쟁조정 기법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면 제도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1997

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

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9) 박진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 사건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용률 제고 방안”, 중앙

노동위원회 연구포럼 발표자료(2024. 11. 7.), 48∼50면 참조.

50) 조용만・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 도서출판 오래, 2019, 738∼7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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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 구 노조법 체제로 회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심판 결과로 내려진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확대”하여 부당노

동행위 및 교섭창구단일화 등 집단적 노사관계상 분쟁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51)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분

쟁 해결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

용자에게 지워지는 금전적 부담이라는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이행강제금제도의 기본구상이 집단적 노사

관계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도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즉, 이행강제금제도는 부당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소수이고 사실관계도 비교적 단순하여 “간이・신속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겠지만,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과 같이 분쟁 당사자의 숫자가 많고 사안 자

체도 입체적・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경우에는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

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1997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하나

로 도입되어 있음에도 그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긴급이행명령제도52)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 제도는 사용자가 관

할법원(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행정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

기한 경우, 그 소의 대상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명령(결정 형식)이며, 당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 결정의 취소도 가능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

한 보다 신중한 접근방식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노조법 벌

칙 제9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이 현실적인 강제력을 사용자측에게

발휘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

적 보완조치가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노동분쟁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결을 통해 노사 당사자로부터 신뢰

받는 노동위원회가 되기 위해 그 독립성・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필자도 앞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부당

51) 이승길, “노동위원회의 쟁점과 과제 – 노동법원 논의 포함”, 제15차 미래노동개혁포럼 발

표자료, 2024. 12. 16., 23∼29면 참조.

52) 긴급이행명령제도는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구 노조법 제

46조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제주축산업협동조합

사건)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는 수단이 부재(不在)하는 한계가 초래됨

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일본 勞働組合法 제27조 제8호를 계수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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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전담조사관 제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시간 연장 등

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종래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구제신청 기한 즉, 제척

(除斥)기간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짧은 구제신청 기간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신

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

도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지나친 업무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53)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NLRA) §10 (b)가 “6개

월”을, 일본의 勞働組合法 제27조 제2항이 “1년”으로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을 비교법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속하게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신

중하고 깊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의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다.

Ⅳ. 맺으며

이상 살펴본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종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인정률

내지 구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부당

노동행위 입증책임의 분배・전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동법학계에서는 부당노동

행위 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법규의 구조가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착안하면 부당해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

례법리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

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존재와 부

당노동행위 성립은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라는 개

별적 근로관계의 규율 법리가 집단적 자치(Collective laissez-faire)를 통해 노

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에 우위성을 가질 수도

없고,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오・남용 가능성도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53)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고려시멘트제조(주)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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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

으로써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

속・간명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현실정합적 내용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노사분쟁에서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

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
을 제고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

법의 해석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함

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의 운영이 요구되

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법 및 노조법 개정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54) 그러나 이외

에도 중・장기적 과제로서 노동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전문적 절차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향후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함께 “노동분쟁처리절차법(가칭)”에 대한 고민도 시

작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끝으로 다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포괄적 서비스개념으로서의 “행정55)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동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상” 내지 “적극적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Communication

channel)로서 각급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수행될 필요성이 다시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의 자주적인 대화・타협을 적극적으로 존중하

는 이탈리아의 필수공공서비스이행보장위원회(Commissione di garanzia dell'-

attuazione della legge sullo sciopero nei servizi pubblici essenziali) 운영사

례56)에서의 교훈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4) 알려진 바에 따르면 ①노동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조정기간의 확대(10일/15일 → 30일

/50일), ②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화해제도의 활성화(예방적・적극적 조정, 선 화해/후

판정),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및 효율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③ 자율적 분쟁해결 지

원법(이른바 “민간형 ADR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55) 행정(行政, public administration)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

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

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

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
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 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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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Improvement for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57)Moon, Moo-gi*

Up to now, as the Ratio of Recognizance in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had showed so low Level, many Researches had requested

that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s Cases should be Distributed

or Converted. Recent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d

made a Legislative Proposal of Labor Law that the Employer may shoulder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s Cases. But the Reconstruction

of Burden of Proof will be able from that the Structur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81 ① has the Negative Sentence

same as Labor Standards Act §23 ①. As the Character of Recognizance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swiftness &

simplicity of Remedy would be required flexible & actuality. An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Closely” in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reveal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ities of the Alternative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Nevertheless, the Amendment Legislation of Labor Laws will be make

some offer that the Elevation of Speciality & Impartial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Korea. For Examples, the Rectification of Definition of “Industrial

Disputes” in TULRAA §2 5, the Revitalization of Emergency Perform Order

of Remedy in TULRAA §85 ⑤,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Term for Remedy

in TULRAA §82 ②, the Legislation of “Industrial Disputes Litigation Act”

would be requested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Burden of Pro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the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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